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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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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정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한 이래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민간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아동

보호체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

월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여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대에 의한 아동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아동보

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동

인구 감소로 인해 보호대상아동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동학대에 의한 보호

대상아동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

호대상아동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하

였습니다. 특히, 국가의 아동보호 추진체계와 아동학대 대응, 그리고 보호대상

아동 자립지원 등의 세 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과 

그 성과를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아동보호분야의 정부 정책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

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담당 분석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2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익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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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1

Ⅰ. 개 요

1. 분석 배경 및 목적

❑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인구 감소로 보호대상아동 수도 함께 감소하고 있으나 

아동 인구 천명 당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는 유지

◦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는 2010년 9,960명에서 2016년 5,221명, 2019년에는 

4,612명으로 감소

◦ 아동 인구 천명 당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는 2015년 이후 약 0.6명대를 유지

❑ 아동학대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 

◦ 아동학대 건수는 2010년 5,657건에서 2019년 3만 45건으로 5배 이상 증가

◦ 최근 천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2020.6.), 16개월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

(일명 ‘정인이 사건’, 2020.10.) 등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

◦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는 2015년 16명에서 2017년 38명으로 증가하였고, 

2018년 28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는 42명으로 다시 증가

❑ 정부는 최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지원 사업을 확충

하고 있음

◦ 2019년 5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계획을 발표

◦ 2019년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업과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

합서비스 사업을 신설하는 등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

◦ 2020년 7월에는 ｢아동 ․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 발표

❑ 이에 본 보고서는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요 약



2 ∙ 요 약

2. 분석 대상 및 방법

❑ 분석 대상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지원체계

－ ‘보호대상아동’의 정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

－ 보호대상아동의 주요 유형: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아동, 아동

학대 피해아동, 입양아동 등

* 광의의 보호대상아동 개념에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의 아동도 포함되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가정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아동에 초점을 둔 지원 사업만을 분석 대상으로 함 

◦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 및 지원체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아동학대 대응과 정부가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보호아동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초점을 맞춤 

❑ 분석 기준 및 내용 

◦ 투입의 적절성과 충분성, 사업 간 연계성, 전달체계의 효율성 등 세 가지 기

준을 사용하여 분석 

주요 이슈 공통 분석기준 분석 질문

∙ 아동보호 정책 추진체계

∙ 아동학대 대응

∙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 투입의 적절성 및 

충분성

‒ 추진하는 사업의 재원이 적절한가 

‒ 인력, 지원시설은 충분한가 

∙ 사업 간 연계성 ‒ 관련 사업이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어 있는가

∙ 전달체계 효율성 
‒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행위자 간 효율

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고서의 주요 분석 기준 및 내용]

❑ 분석 방법

◦ 관련 문헌 검토 및 해당 사업 소관부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기

준에 따라 분석 



요 약 ∙ 3

Ⅱ. 현 황

1. 정책 환경 

❑ 아동인구 현황 

◦ 18세 미만 아동인구는 2011년 992만명(전체 인구의 19.6%)에서 2020년 771

만명(전체 인구의 14.9%)으로 빠르게 감소 

◦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가 되면서 아동인구 비중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보호대상아동 현황 

◦ 2010년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는 9,960명에서 2019년 4,612명으로 감소

－ 18세 미만 아동인구 천명 당 보호대상아동은 2015년 이후 0.56~0.60명 

수준으로 유지 

◦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12.1%에서 2019년에는 36.7%로 빠르게 증가 

◦ 2019년 기준으로 보호조치 아동 총 4,047명 중 시설입소 아동은 2,739명

(67.7%), 가정보호 아동은 1,308명(32.3%)

－ 보호조치 아동 중 시설입소 아동 비중은 2010년 56.4%에서 2019년 

67.7%로 증가한 반면, 가정보호 아동 비중은 2010년 43.6%에서 2019년 

32.3%로 감소

❑ 아동학대 현황 

◦ 아동학대 피해사례는 2010년 5,657건에서 2019년 3만 45건으로 약 5배 이상 

증가

◦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 ․ 유기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신체학대 및 정

서학대 비중은 증가 추세

－ 신체학대 비중은 2010년 6.2%에서 2015년 16.1%까지 증가하였다가 다시 

약간 감소하여 2019년 13.9%로 나타남

－ 정서학대 비중은 2010년 13.7%에서 2019년 25.4%로 10년간 11.7%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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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 주요 정책 현황

◦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5.)1)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를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설정 

－ ① 보호대상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 혁신, ② 국가가 보호대상아동을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③ 아동학대 대응체계 혁신 및 가족 회복 

지원 강화, ④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되는 입양체계 확립 및 전문 

가정위탁 도입, 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⑥ 아동

권리보장원 설립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 ｢아동 ․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2020.7.)

－ 2020년 6월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및 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대 대응에 초점을 둠 

－ 아동 ․ 청소년 학대 위기 예방과 조기발견, 재발 방지를 위하여 ① 정보

공유 ․ 연계협력 강화, ② 인프라의 과감한 개선, ③ 친권 제한 ․ 보완, ④ 

대응 단계별 실효성 제고 등의 정책과제를 설정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8.)2) 상 보호대상아동 관련 과제 

－ 2022년까지 중앙-시도-시군구에 이르는 공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가

정형 보호의 활성화와 아동중심의 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

◦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2021.1.)

－ 2020년 10월 발생한 일명 ‘정인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어 아동학대 

대응 및 입양체계 개선에 초점을 둠

－ ① 초기 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 ② 대응인력 확충 및 업무여건 

개선, ③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④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인식개선, ⑤ 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지원 활성화 등 과제 설정

1)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다음의 4가지 추진 전략으로 구성: 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 ② 아동 권리 보장 및 안전한 돌봄 강화, ③ 생애 초기부터 촘촘하게 돌보는 아
동 건강, ④ 창의성 · 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 혁신

2)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다음의 4가지 추진 영역으로 구성: ① 권리주체 아동권리실현, ②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③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④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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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절차 및 아동보호 전달체계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았을 때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 보호조치 ․ 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절차(｢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 ①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 지도, ② 보호자 또는 대

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 ․ 양육할 수 있도록 함

－ ① 또는 ②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 ④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⑤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

소에 입원 또는 입소, 또는 ⑥ 입양 등 조치

◦ 아동보호 관련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함

－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불량행위 등의 치료 및 선도를 위한 시설과 정서적 ․ 행동적 장애 또는 

학대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치료하는 시설 등

－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

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일반그룹홈과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나뉨

－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

◦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보호대상아동 유형에 따른 지원 사업별 위탁운영기

관을 단계적으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하여 운영

－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아동자립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입양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사업지원단 등 8개 위탁운영기관이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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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상아동 발굴 및 아동보호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전달받은 위기아동 명단을 기초로 가정 

방문 등의 방법으로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함

－ 사회보장정보원은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미실시, 장기결석 등의 정보가 

연계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위기아동 발굴(1년에 4회)

◦ 보호대상아동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 보호대상아동 유형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하여 관리할 계획

－ 2021년 1월 현재 아동학대 ․ 가정위탁 ․ 입양 ․ 자립지원 ․ 취약아동 등에 대한 

정보는 각각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연계되지 않음

－ 보호대상아동 복지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

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이 2022년 7월 1일 

시행 예정(법률 제17784호)

구 분 위기아동 발굴 아동학대 가정위탁 입양 자립지원 취약계층아동

정보

시스템명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가정위탁통합

전산시스템

입양정보통합

관리시스템

자립지원

통합관리시스템

행복e음

시스템

관리주체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정보

학생 장기 결석 

현황(교육부), 

예방접종 정보 등 

APO

(학대예방경찰관)

업무관리시스템

(경찰청)*)

× × × ×

계획 ⇒ 2022년 7월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정

주: *) 2021년 1월 말부터 보건복지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연계 완료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호대상아동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요 약 ∙ 7

❑ 재정사업 추진 현황 

◦ 주요 사업 현황 

－ 정책 추진체계 관련 사업: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사업 등

－ 아동보호시설 구축 관련: 아동복지시설의 신축 ․ 개축 ․ 개보수 ․ 장비보강 

등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아동을 보호하는 그룹홈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원하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

－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 보호대상아동 유형별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정위탁지원 ․ 운영,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일

반적인 보호대상아동을 지원하는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보호종료아동 자

립수당 지급 사업 등이 있음

구 분 주요 재정사업 

정책 추진체계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의 내역사업)

아동보호시설 구축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보호

대상

아동 

지원 

사업

보호대상아동 

유형별

아동학대 대응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정위탁 가정위탁지원 ․ 운영

입양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보호대상아동 일반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 재활지원사업,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아동발달지원계좌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호대상아동 관련 주요 재정사업 현황]

◦ 재정투입 현황 

－ 보호대상아동 지원과 관련된 중앙정부 재정사업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경찰청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의 복권기금, 법무부 소관의 범죄피해

자보호기금을 재원으로 추진되며, 기금사업의 실제 추진은 보건복지부가 

담당

－ 2021년 계획된 재정 투입액은 총 1,766억 5,100만원(전년 대비 9.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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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에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963억 6,500만원이 편성

․ 복권기금에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519억 2,400만원이 편성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는 전년 대비 27.3% 증가한 283억 6,200만원 편성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재원)

사업명　
2017 2018 2019

2020

(A)

2021

(B)

(B-A)

/A

연평균 

증가율

합 계 103,837 106,689 125,299 160,991 176,651 9.7 14.2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29,293 28,820 42,938 76,811 83,483 8.7 29.9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17,304 19,570 20,929 24,744 25,038 1.2 9.7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0 0 9,858 21,823 22,240 1.9 -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0 0 0 19,009 19,824 4.3 -

아동보호전담요원1) 0 0 0 3,867 7,244 87.3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1,012 1,021 3,218 3,028 3,164 4.5 33.0 

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 필요 

아동 지원2) 4,165 1,106 1,168 1,168 3,100 165.4 △7.1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3) 5,517 5,793 6,220 2,083 1,906 △8.5 △23.3 

가정위탁 지원 ․ 운영 1,241 1,285 1,500 1,044 940 △10.0 △6.7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4) 54 45 45 45 27 0.0 △40.0

(경찰청, 일반회계) 12,631 13,077 13,422 13,598 12,882 △5.3 0.5

아동청소년 보호 및 수사활동5) 12,631 13,077 13,422 13,598 12,882 △5.3 0.5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43,616 45,490 46,439 48,304 51,924 7.5 4.5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16,476 19,132 21,163 22,793 25,548 12.1 11.6 

입양아동 가족지원 19,382 18,800 17,860 18,042 19,360 7.3 0.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6,867 6,524 6,198 5,888 5,300 △10.0 △6.3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

지원사업
891 1,034 1,218 1,581 1,716 8.5 17.8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8,297 19,302 22,500 22,278 28,362 27.3 11.6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8,297 19,302 22,500 22,278 28,362 27.3 11.6 

주: 2017~2020년은 최종 추경 기준, 2021년은 본예산 기준 
1)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을 위한 

인건비와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교육비가 편성되어 있음 
2)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관련 연구 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2020년부터 내내역사업 구분이 변경되어, 2020년 
이전 예산 규모는 2021년 내내역사업 구성항목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기입함) 

3) 2020년까지 사업명은 중앙입양원 및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사업임 
4)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며, 2021년부터 사업 내 대상 구분이 

없어져 사업 예산 감소비율(’20년 165백만원 → ’21년 100백만원)을 감안하여 적용함  
5) 2019년까지 ‘여성청소년 보호활동’이라는 사업명으로 추진되었으며, 아동보호와 관련된 아동

학대 근절활동 지원 외에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위기청소년 선도 등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호대상아동 관련 재정투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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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쟁점 분석

1. 아동보호 정책 추진체계 

❑ 보호대상아동 지원 관련 재원*을 사업수행부처 재원으로 통합할 필요 

* 2021년 기준, 전체 보호대상아동 지원 재정사업의 일반회계 예산 비중은 

54.5%이며, 복권기금은 29.4%,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16.1%

◦ 복권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은 

사업수행부처(보건복지부)와 기금관리부처(범죄피해자관리기금은 법무부, 복

권기금은 기획재정부)가 상이하여 사업 수행 현장 상황을 시의성 있게 반영한 

예산 편성이 어려움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추진되는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비와 신규 설치비를 지원하는데, 기금 사업비

에서 동 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17년 결산 21.7% → ’21년 

계획 27.3%)하고 있어, 제한적인 기금재원을 고려했을 때 적정 수준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구축이 어려울 수 있음 

․ ｢아동복지법｣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 ․ 도 및 시 ․ 군 ․ 구별로 1개 이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20년 9월 기준 68개소에 불과

－ 복권기금으로 추진되는 아동보호 관련 사업들은 복권판매 수익금을 재

원으로 하여 복권판매량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되므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국민을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을 복권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2018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도 복권사업 수익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동 기금은 

일시적이고 긴급한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 

◦ 국회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아동보호 사업을 안정

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하도록 여러 차례 시정요구 하

였고, 정부도 ｢지출혁신 2.0 추진방안｣(’19.1.)을 통해 아동보호 관련 분산된 재

원을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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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수요 발생 시 필요한 지원에 집중투자하고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을 사업수행부처 재원으로 통합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재원의 통합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내 한정된 재원 하에서 정책 경쟁으로 

인해 보호대상아동 지원 예산이 사회적 수요와 달리 감소되지 않도록 

할 필요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 관련 사업과 교육부 ․ 여성가족부 관련 사업의 연계 필요

◦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을 담당, 교육

부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 아동학대, 부적응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담당, 여성가족부는 가출․자퇴 등의 사유로 학교 밖에서 보호사유가 발생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담당

－ 교육부는 일부 학교에 Wee클래스를 두고, 지역교육청에는 Wee센터를 

마련하여 학교 부적응, 정서적 문제 등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상담 지원

－ 학교 밖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관리 ․ 감독 하에 지방

자치단체 단위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구축되어 추진 중이

며, 아동보호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의 기능이 유사

․ 아동일시보호시설과 청소년쉼터는 단기 보호, 아동자립지원시설과 청소년자립

지원관은 아동 또는 청소년의 자립지원,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청소년치료재활

센터는 아동 또는 청소년이 거주하도록 하면서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 교육부 ․ 여성가족부의 아동보호 관련 지원 체계는 그 대상이 중

첩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소관부처가 다르고 전달체계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

어 두 체계 간 연계가 되지 않음

－ 정부 지원에 대한 진입 창구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절차와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하고, 분절적 지원으로 인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어렵게 함

◦ 정부는 현재 분절적인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학교 안 ․ 밖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사업의 통합조정을 수행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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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기존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관련 조사를 민간인 신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아동분리, 현장조사 등의 권한문제 등이 발생하여,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

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

하도록 함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즉각적인 전문가 의견 청

취가 어렵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충원도 더딘 상황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을 심의하였으나, 이를 폐지하는 대신 

보건복지부 내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두어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아동 보호계획 수립 시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됨 

아동학대 대응업무 기존 아동학대 대응체계 변경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협업)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 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피해아동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

회에서 심의

‒ 지방자치단체: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 필요 시 보건복지부 내 설치된 아동

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사례

관리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실시 

후 지방자치단체에 결과보고

자료: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바탕으로 재작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전 ․ 후 아동학대 대응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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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68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던 것이 전국 1개로 통일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사례

전문위원회의 시의성 있는 자문을 구하기에 어려울 수 있고, 대부분의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하는 실정

․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2019년 아동학대 심의건수는 

1,047건, 2020년 1~9월 심의건수는 572건이었으나, 2020년 10월부터 지방자

치단체 중심으로 대응체계가 전환되어 보건복지부 내 설치된 위원회는 2020년 

10월에 2건, 11월에 3건, 12월 2건 심의

－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최소 권역별로 

구성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역량 강화 방안 모색 필요 

◦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신속히 충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아동 수와 보호아동 또는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이 

충원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1월 4일 기준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완료된 지방자치단

체는 전체 228개 중 127곳(미배치 지방자치단체는 44.5%)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된 127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평균 1만 5,028명,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소 

1,392명에서 최대 7만 1,825명까지 차이가 나타남 

❑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마련 필요

◦ ｢아동복지법｣은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 치료, 

아동학대예방 교육 ․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지역아동보

호전문기관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별 시설 및 인력배치 현황에 격

차가 발생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은 원칙적으로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나 2020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총 68개

－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당 관할지역은 평균 4개 시 ․ 군 ․ 구이며(최다 6개), 

기관 당 담당 아동인구는 지역별로 5.4만명에서 18만명,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는 기관 당 19명에서 104명으로 차이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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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상담원 수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12.9건에서 80.5건까지 격차 발생 

◦ 2020년 10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

하도록 변경되어 보호대상아동의 사례관리 및 상담 등의 서비스 질을 제고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충분한 수준의 사례관리 및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가능성이 큼 

◦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아동보호전

문기관 및 그 종사자 수를 산출하고 적정 수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노

력할 필요가 있음 

－ 단, 인프라 구축은 단기간에 완료될 수 없으며 인프라의 양적 확충과 더

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의 수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단계적 접근 필요

․ 초기에는 응급사례나 고위험사례에 대한 사례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단계적으로 

부족했던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담원 교육 등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서비스 대상을 넓히는 전략을 고려 

❑ 재학대 발생 및 대응조치의 효과성 제고 필요

◦ 재학대를 받은 아동수는 2016년 1,397명에서 2019년 2,776명으로, 재학대율은 

2016년 8.5%에서 2019년 11.4%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학대 방지를 위하여 

아래 세 가지 사항을 검토할 필요 

◦ 첫째, 2020년 11월, 정부는 두 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분리 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 방침을 밝혔고, 관련된 ｢아동복지법｣ 개정법이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프라 구축 필요 

－ 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의 설치 현황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적절한 시설이 없는 경우 학대피해아동이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분리 보호될 가능성이 있음

․ 2019년 기준 일시보호시설(6개월 이내 보호)은 전국 17개 시 ․ 도 중 7개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고, 그 수도 서울을 제외하고는 1~2개 시설에 불과

․ 학대피해아동쉼터(1년 이내 보호)는 설치되지 않은 광역시 ․ 도는 없으나 지역별 

시설 수가 많지 않아 보호를 받으면서 학업 및 교우관계 유지 등이 어려움

－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2021.1.)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14 ∙ 요 약

추가 확충 및 일시보호시설 시 ․ 도별 최소 1개 이상 확보 계획을 발표함

－ 먼저 적정 수준의 인프라 수요를 파악하고, 아동 수를 고려했을 때 신규 

시설의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기존 양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재원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부모에 의한 학대 ․ 재학대 건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학대행위자 부

모에 대한 교육 및 치료 제공을 체계화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기준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양부모 ․ 계부모 포함)가 학대행위자인 

경우가 약 75.6%,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는 전체 재학대 사례의 94.5%

․ 재학대행위자가 부모인 사건 중 원가정보호 조치가 취해진 건의 비중은 

70.3%이며, 분리보호 후 가정에 복귀한 건의 비중도 5.5%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여전히 부모 

아동학대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담 및 치료 실적 관리에 있어 피해아동, 피해아동 가족, 

학대행위자 등 세 가지로 관리하고 있어 부모가 학대행위자인 경우 교육과 

치료 등을 적절히 받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

◦ 셋째, 재학대 방지를 위하여 사회 전체가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아동학대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지원에 응하지 않는 아동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신설하는 ｢아
동복지법｣ 개정(2020.12.29.개정, 2021.6.30.시행)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21.1.26.개정, 2021.1.27.시행)을 

통해 동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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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에 대한 강화는 신고 및 기소처리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으며, 처벌

만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학대

행위자별로 적절한 치료 및 훈련을 제공하는 등 가정 내 아동학대라는 

문제발생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중독이나 정신건강, 가정폭력 등 처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루는 문제해결법원(Problem-solving Courts) 

또는 치료법원(Treatment Courts)을 두고 있음

․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 범죄에 대하여 판사, 검사, 변호인뿐만 아니라 사회복

지사, 의사 등 관련 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범행 가해자에게 범행을 발생시

키는 행동이나 습관을 고치기 위한 처방을 내려 사법부의 감독 하에 치료 및 

훈련을 수행하도록 하고, 가해자가 이를 잘 준수하면 처벌이 면제되고 준수하지 

못할 경우 형사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처벌이 내려지게 됨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모색 필요 

◦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의 날(매년 11월 19일)을 

지정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2021년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등에 편성한 예산은 약 9억원

◦ 그러나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0년 5,657건 → 2019년 3만 45건), 2020년에는 천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

(6월), 16개월 입양 아동(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10월) 등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대국민 홍보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의 효과

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2021.1.)을 통해 아동학대 예

방을 위한 처벌 강화, 인식개선 확산, 조기 발견 강화 등의 계획을 발표

－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와 위기아동 발굴의 활성화가 효과적인 예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대응인력이 사례에 적절히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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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범죄 발생 전 아동학대가 의

심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으나 학대피해아동으로 판단되지 못한 사례에 대

해서는 대응에 대해 체계화된 바가 없어 더 심각한 아동학대 발생을 방

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사례 특성에 따라 대응의 방식을 달리하는 등의 체계를 마련하여 아동

학대 의심 초기 단계에서도 국가가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범죄로 이어

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2019년 기준 23개 주가 아동학대에 대한 차등적 대응체계

(differential response 또는 alternative response)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음 

․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따라 조사 및 조치 등의 대응을 하되

(조사 대응, investigation response),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요평가(needs 

assessment)를 통해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의 체계화 필요

◦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가

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보호 중인 1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도록 함 

◦ 그런데 퇴소아동의 자립률은 일부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만 파악할 수 있으며, 

파악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 유형 간 차이가 발생 

－ 2019년 기준,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퇴소 연령 도달 또는 연장보호 종료) 

대비 취업아동 비율은 43.6%인 반면, 공동생활가정은 그 비율이 27.0%

－ 아동보호치료시설, 가정위탁의 경우 자립률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

◦ 아동복지시설에 따라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여부 및 자립지원 평가 여부 

등이 상이함

－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에 

배치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공동생활가정은 명확히 규정된 배치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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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실제 2020년 말 기준으로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된 곳이 없음 

－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는 10명 이상 

시설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을 1명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는 자립 관련 평가 지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자립지원전담기관을 활성화하여 시설 내에서 적

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전담기관이 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지역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곳으로 2020년 12월 

기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8곳에 설치되어 있음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필요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이 분절적으로 수행되어 정부 지원의 종합적인 

효과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사업 간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보호종

료아동의 자립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 간 지원 정보를 알 수 없어 실제 보호종료아동에게 어떤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급받은 아동 중 아동발달지원계좌 만기 수령자 

정보는 시스템 호환이 되지 않아 알 수 없음

․ 취업성공패키지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참여 비율, 취업 성공률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음

분 야 주요사업(소관)

주거 자립정착금(지방자치단체),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보건복지부)

생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보건복지부)

취업 취업성공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자산형성 아동보호발달계좌(보건복지부)*
주: * 보호종료아동에 특화된 사업은 아니나 보호종료아동이 주요 정책대상으로 포함됨 
자료: 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요 자립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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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보호아동의 퇴소 연령 조정 필요

◦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은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민법 상 성인은 19세부터로 명시되어 있어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단,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

․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를 연장할 수 있음

－ 2019년 기준 퇴소 연령에 도달하였거나 연장보호가 종료하여 보호시설

에서 퇴소한 아동은 2,587명

◦ 18세에 도달한 퇴소 아동은 19세가 되기 전에 전 ․ 월세 계약, 휴대폰 개통 

등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함

◦ 청년의 졸업(중퇴) 후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고졸 이하가 14.8

개월, 대졸 이상은 7.2개월(통계청, ‘2020년 5월 경제활동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호대상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고 해도 바로 경제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최소한 성년이 되기까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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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아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보호대

상아동 수도 이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는 2010년 9,960명에

서 2016년 5,221명으로 감소하였고, 2019년에는 4,612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 

인구 천명 당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는 2015년 이후 약 0.6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실

정이다. 

한편, 아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건은 2010년 5,657건에서 2019년 3만 45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더

욱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는 2015년 16명에서 2017년 38명으로 증가하였고, 

2018년 28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는 42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최근 2020

년 6월에도 천안에서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9살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10월에는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학대에 의해 숨진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지원 

사업을 확충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보호가 필

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발표한 이후, 기존에 민간 위탁 방식으로 분절

되어 수행하던 학대 예방, 입양, 가정위탁 등의 아동보호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을 2019년 7월에 설립하는 등 아동보호 체계를 개편하였다. 또한, 

2019년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업과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

스 사업을 신설하는 등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

다. 이후 2020년 7월에는 ｢아동 ․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를 중심으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1년 1

월, 이를 보완하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가 최근 아동보호 지원 체계 개편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 발생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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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수립한 계획과 추진하고 있는 정책 집행 

과정이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의 추진체계 및 재정사

업 현황을 정리 ․ 제시하고, 아동보호 정책 추진체계와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보호

대상아동 자립 등의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관련 정

책 논의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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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대상 및 방법

｢아동복지법｣ 제3조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보

호대상아동”을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

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1) 

이러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6가지 

로 명시되어 있다. 그 유형은 ① 보호대상아동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 지도, ② 

보호자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 ․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③ 가정위탁, 

④ 아동복지시설 입소, ⑤ 전문치료기관 입원 또는 요양소 입소, ⑥ 입양 등이다. 

동 법은 이러한 보호조치 유형과 관련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하여금 상담 ․ 지도, 원 가정 복귀 등의 보호조치를 먼저 고려하고, 그것이 적합하지 

않을 때에 위의 ③~⑥의 보호조치를 내릴 것을 제시하고 있다. ③~⑥의 보호조치

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거나 

위탁가정 등에 일시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복지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는 경우 그 이후의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에서 비롯된 아동보호와 관련

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예방과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아동복지법｣이 제시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정의를 기초

로 보호대상아동을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 추진 과정 

및 관련 재정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법상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정

의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의 아동도 포함될 수 있으나, 저

1) ｢아동복지법｣
제3조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중략)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
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
우의 아동을 말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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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가정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중 대부분은 부모나 가정에 대한 지원에 초

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본 보고서는 아동에 초점을 둔 지원 사업만을 분석 대상으

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되는 관련 재정사업은 보

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그 범위를 설정하였다. 

｢아동복지법｣ 상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
수행주체 또는 

관련기관

중앙정부

관련 주요 재정사업 

보호

조치

보호대상아동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 지도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 등)
보호자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 ․ 양육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

가정위탁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 ․ 운영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 재
활지원사업전문치료기관 입원 또는 요양소 입소 아동보호치료시설

입양
아동권리보장원

(구 중앙입양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시설, 

자립지원전담기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자료: ｢아동복지법｣ 및 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호대상아동 관련 주요사업]

본 보고서는 보호대상아동과 관련된 주요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몇 가지 쟁점

을 분석 ․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 및 지원체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아동학대 대응과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에 초점을 맞

추어 분석하였다. 이는 최근 아동학대가 중요한 사회적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른 것

과, 최근 정부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과 관련된 일련의 신규 사업을 도입한 것

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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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투입의 적절성 및 충분성, 사업 간 연계성, 전달체계의 효율성 등의 기

준을 사용하여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투입의 적절성과 충분성에 대한 검토는 사

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이 적절한지, 인력이나 지원시설 등의 인프라는 충분한지 

등을 검토한 것이다. 사업 간 연계성은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으로 묶을 수 있는 

관련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어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지원 사업의 조

합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둔 분석 기준이라고 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의 효율성은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정책행위자들이 효율적

인 방식으로 역할을 잘 나누어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상의 세 가지 분석기준을 기초로 하여 보호대

상아동 지원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별 쟁점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주요 이슈 공통 분석기준 분석 질문

∙ 아동보호 정책 추진체계

∙ 아동학대 대응

∙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 투입의 적절성 및 

충분성

‒ 추진하는 사업의 재원이 적절한가 

‒ 인력, 지원시설은 충분한가 

∙ 사업 간 연계성 ‒ 관련 사업이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어 있는가

∙ 전달체계 효율성 
‒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행위자 간 효율

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고서의 주요 분석 기준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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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Ⅱ

1 정책 환경 

가. 아동인구 현황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18세 

미만 아동인구는 771만 946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0년 

전인 2011년의 19.6% 대비 4.7%p 감소한 것이다. 

(단위: 명,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18세 미만 주민등록 인구 현황]

이는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2)은 최근 감소추

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 이후에는 더욱 가파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가 되면서 향후 아동인구 비중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15-49세)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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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가임여성 1명당 명)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합계출산율 현황]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자료에 따르면, 18

세 미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37년에 587만 3,079명으로 첫 번째 최저

점을 찍고 2040년까지 약간 상승하다가 2040년을 정점으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이에 18세 미만 인구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6년 11.41%

로 첫 번째 최저점을 찍고 이후 약간 상승하다가 2042년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47

년에는 11.35%가 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러나 이는 중위가정(기본추계)3)을 토대

로 한 것으로 출산율이 더 낮아질 경우 아동인구의 더 큰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3) 중위가정은 중간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 및 국제순이동을 조합한 상태에서 추계한 값으로, 통
계청은 고위(높은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 및 국제순이동 조합) 및 저위(낮은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 및 국제순이동 조합)가정 시 결과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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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2019. 

[장래인구추계 결과]

나. 보호대상아동 현황

아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역시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는 9,960명으로 18세 미

만 아동인구 1,000명 당 0.98명 수준이었으나 2019년 기준으로는 4,612명으로 18세 

미만 아동인구 1,000명 당 0.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 이후에 이러한 

수준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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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보호대상아동 발생수 (A) 9,960 8,436 8,003 6,834 6,014 4,975 5,221 4,850 4,538 4,612 

18세 미만 아동인구 천명 

당 보호대상아동 발생수
0.98 0.85 0.83 0.72 0.65 0.56 0.60 0.57 0.56 0.58 

귀가 및 연고자 인도 (B) 1,370 953 1,077 814 1,020 472 638 725 620 565 

B/A 13.76 11.30 13.46 11.91 16.96 9.49 12.22 14.95 13.66 12.25 

보호조치 아동 (C) 8,590 7,483 6,926 6,020 4,994 4,503 4,583 4,125 3,918 4,047 

C/A 86.24 88.70 86.54 88.09 83.04 90.51 87.78 85.05 86.34 87.75 

자료: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18세 미만 아동인구는 행정안
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자료를 적용)

[보호대상아동 현황]

그런데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가 차지하는 비

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보호조치아동 중 학대를 받

은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12.1%였으나, 2019년에는 36.7%로 그 비중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혼부모 ․ 혼외자, 부모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조치를 받

은 아동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명,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보호조치 아동 (수) 8,590 7,483 6,926 6,020 4,994 4,503 4,583 4,125 3,918 4,047 

(

점
유
율)

유기 2.2 2.9 3.4 4.7 5.6 7.1 5.8 6.3 8.2 5.9 

미혼부모 ․ 혼외자 32.6 33.6 28.7 25.5 24.5 20.7 18.7 20.5 15.9 11.5 

미아 2.4 1.1 0.7 0.3 0.3 0.6 0.2 0.3 0.5 0.2 

비행 ․ 가출 ․ 부랑아 9.0 9.9 10.2 8.5 10.2 8.0 6.9 5.5 5.9 11.7 

아동학대 12.1 15.0 16.2 18.6 22.1 24.3 33.4 35.0 36.1 36.7 

부모빈곤 ․ 실직 6.8 5.6 6.5 5.6 6.2 6.2 6.3 5.4 5.1 6.5 

부모사망 9.0 7.2 7.7 9.1 9.0 6.7 6.2 6.8 7.2 7.3 

부모질병 2.4 2.1 2.4 2.2 1.3 2.7 2.7 2.1 2.3 2.1 

부모이혼 등 23.5 22.7 24.2 25.5 20.8 23.8 19.7 18.1 18.8 18.2 

자료: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발생원인별 보호조치 아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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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호조치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보호보다 시설입

소 아동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보호조치 아동 

총 4,047명 중 시설입소 아동은 2,739명으로 67.7%를 차지하였으며, 가정보호 아동

은 1,308명으로 32.3%를 차지하였다. 시설입소 아동 비중은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다. 2010년 기준 시설입소 아동 비중은 전체 보호조치 아동의 56.4%

였으나 2019년 67.7%로 증가한 반면, 가정보호 아동 비중은 2010년 43.6%에서 

2019년 32.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명,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보호조치 아동(A) 8,590 7,483 6,926 6,020 4,994 4,503 4,583 4,125 3,918 4,047

시설입소(B) 4,842 3,752 3,748 3,257 2,900 2,682 2,887 2,421 2,449 2,739

(B/A) (56.4) (50.1) (54.1) (54.1) (58.1) (59.6) (63.0) (58.7) (62.5) (67.7)

양육시설 등 2,445 2,246 2,272 1,731 1,818 1,412 1,736 1,467 1,300 1,707

일시보호시설 1,751 862 676 801 566 799 548 310 494 401

장애아동시설 23 32 25 39 10 13 11 19 7 6

공동생활가정 623 612 775 686 506 458 592 625 648 625

가정보호(C) 3,748 3,731 3,178 2,763 2,094 1,821 1,696 1,704 1,469 1,308

(C/A) (43.6) (49.9) (45.9) (45.9) (41.9) (40.4) (37.0) (41.3) (37.5) (32.3)

소년소녀가정 231 128 117 20 13 0 6 2 1 5

입양 1,393 1,253 772 478 393 239 243 285 174 104

가정위탁 2,124 2,350 2,289 1,749 1,300 1,206 1,022 994 937 1,003

입양 전 위탁 - - - 516 388 376 425 423 357 196

주: 괄호 안 수치는 보호대상아동 발생수 대비 해당 유형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각 연도 

[보호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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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학대 현황

보건복지부가 집계하여 발표하는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및 ｢아동학대 주요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학대피해사례는 2010년 5,657건에서 2019년 3만 45건으로 

약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건,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5,657 6,058 6,403 6,796 10,027 11,715 18,700 22,367 24,604 30,045

신체학대 348 466 461 753 1,453 1,884 2,715 3,285 3,436 4,179

(구성비) (6.2) (7.7) (7.2) (11.1) (14.5) (16.1) (14.5) (14.7) (14.0) (13.9)

정서학대 773 909 936 1,101 1,582 2,046 3,588 4,728 5,862 7,622

(구성비) (13.7) (15.0) (14.6) (16.2) (15.8) (17.5) (19.2) (21.1) (23.8) (25.4)

성학대 258 226 278 242 308 428 493 692 910 883

(구성비) (4.6) (3.7) (4.3) (3.6) (3.1) (3.7) (2.6) (3.1) (3.7) (2.9)

방임 ․ 유기 1,884 1,836 1,713 1,778 1,870 2,010 2,924 2,787 2,604 2,885

(구성비) (33.3) (30.3) (26.8) (26.2) (18.6) (17.2) (15.6) (12.5) (10.6) (9.6)

중복학대 2,394 2,621 3,015 2,922 4,814 5,347 8,980 10,875 11,792 14,476

(구성비) (42.3) (43.3) (47.1) (43.0) (48.0) (45.6) (48.0) (48.6) (47.9) (48.2)

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 유기 중 2개 이상 중복하여 학대인 경우를 중복학대로 산정
자료: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및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아동학대 현황]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 ․ 유기로 분류되는 학대가 전체 학대 건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반면,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전체 학대 건 중 신체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2%에서 2015년 

16.1%까지 증가하였고 다시 약간 감소하여 2019년 1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학대 비중은 2010년 13.7%에서 2019년 25.4%로 10년간 11.7%p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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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가. 주요 정책 현황

(1)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5.) 상 보호대상아동 관련 과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년 7월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

영 5개년 계획｣은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과제 48)’을 국정과제 중 하

나로 설정하고, 그 과제 안에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포함하였다. 이

는 학대피해아동 등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후 정부는 2019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였

다. 동 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 ② 아동 권리 보장 및 안전한 돌봄 강화, ③ 생애 초

기부터 촘촘하게 돌보는 아동 건강, ④ 창의성 · 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 혁신 등

의 4가지 추진 전략을 설정하였다. 

보호대상아동과 관련하여 동 정책은 그동안 민간 위탁으로 이루어지던 아동보

호 사업을 국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의 공적 책임 강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 추진 과제가 설정되어 있다. 첫

째, 보호대상아동 발생 예방을 위하여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도록 하고, 학대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아동보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을 강화하며,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학대 가정의 가족관계 회복 서비스를 강화하

겠다는 것이다. 넷째,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되는 입양체계를 확립하고, 전문 

가정위탁을 도입하는 등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은 최대한 가정형 보호를 하겠

다는 것이다. 다섯째,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부모-아동 간 면접권

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마

지막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고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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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

다는 것이다. 

추진전략 과제명

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

① 보호대상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 

혁신

② 보호대상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

도록 시스템을 혁신

③ 아동학대 대응체계 혁신 및 가족 회복 

지원 강화

④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은 최대한 

가정형 보호

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⑥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숕 아동 권리 보장 및 안전한 돌봄 강화

숖 생애 초기부터 촘촘하게 돌보는 아동 건강

숗 창의성 ․ 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 혁신

자료: 관계부처 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 2019.5.

[｢포용국가 아동정책｣ 상 보호대상아동 관련 추진전략 및 과제]

(2) ｢아동 ․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2020.7.)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이후 정부는 2020년 7월 2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서 ｢아동 ․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논의 ․ 의결하였다. 이러한 대책을 마

련하게 된 것은 2020년 6월 발생한 천안 아동 사망 사건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

이 계기가 되었다. 두 사건은 모두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으로, 천안 아동 

사망 사건은 9세 아동이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다 사망한 사건이었고, 

창녕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 학대를 당하던 9세 아동이 집 베란다를 통해 옆집 베란

다로 넘어가 탈출하였다가 이웃에게 발견되어 신고된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정

부는 가정 학대와 관련하여 친권을 제한하고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정학

대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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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대책은 ‘모든 아동 ․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아동 ․ 청소년 학대 위기 예방과 조기발견, 재발 방지를 위하여 ① 정보공유 ․ 연계협

력 강화, ② 인프라의 과감한 개선, ③ 친권 제한 ․ 보완, ④ 대응 단계별 실효성 제

고 등의 정책과제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아동학대 발견율을 2018년 2.98‰에

서 2022년 5.00‰로 높이고, 재학대율을 2018년 10.3%에서 2022년 8.3%로 낮춘다

는 방침이다.4) 

정책과제 내용

숔 정보공유 ․ 연계협력 강화

①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현장 발굴 체제 강화

② 부처 간 위기 아동 ․ 청소년 정보 연계(개인정보보호와의 

균형 도모)

③ 학대아동 빅데이터 분석 ․ 활용

숕 인프라의 과감한 개선
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보호시설 확대

② 학대조사업무 공공화 전면 시행

숖 친권 제한 ․ 보완

①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 개정

② 보호대상아동의 친권보충제도 등 개선

③ 즉각 분리제도 도입

숗 대응 단계별 실효성 제고

① [예방]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한 인식 개선 등

② [발굴] 신고제도 내실화 등

③ [초기대응] 현장조사 이행력 강화 등

④ [보호 ․ 지원] 보호기관 간 지원 편차 완화 등

⑤ [재발방지] 학대 발생 가정 사후관리 등

자료: 관계부처 합동, ｢아동 ․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2020.7.

[｢아동 ․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정책과제 및 내용]

정책과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공유 ․ 연계협력 

강화 과제는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지역 단위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 

아동 및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프라의 과감한 개선 

과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2021년까지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셋째, 친권 제한 ․ 보완 과제는 친

4) 아동학대 발견율은 아동인구 1천 명 당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건수를 가리키며, 재학대율은 당
해연도 학대 건수 대비 최근 5년간 학대사례 중 당해연도에 다시 발생한 사례 건수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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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아동학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넷째, 대응 단계별 실효성 제고 과제는 학대 예방에서부터 위기아동 ․ 청소

년 발굴, 초기대응, 보호 ․ 지원, 재발방지 등 전 단계에 걸쳐 실효성 있는 대응 기반

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3)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상 보호대상아동 관련 과제 

정부는 이상에서 정리한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5.)과 ｢아동 ․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2020.7.) 등을 기초로 하여 2020년 8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

립하였다. 동 계획은 ｢아동복지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

획으로 제1차 기본계획은 2015년 5월에 발표된 바 있다.5) 

2020년 8월에 수립된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아동 권리의 존중 및 실현’과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① 권리주체 아동권리실현, ②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③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④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의 네 가지 추

진 영역별 과제를 설정하였다. 

여기에 포함된 보호대상아동 관련 과제는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영역에 

포함된 ‘공적 보호체계 완비’ 과제로, 기존 지원의 확대와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2년까지 중앙-시도-시군구 단위까지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을 완료하고 가정형 보호의 활성화와 아동 중심의 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계

획을 밝히고 있다. 

5) 2015년 5월 발표된 제1차 기본계획은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아동
의 행복도 증진”과 “아동 최우선의 원칙 실현기반 조성”을 위하여 ① 미래를 준비하는 삶, ② 건
강한 삶, ③ 안전한 삶, ④ 함께하는 삶 등의 네 가지 추진 영역별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이 중 보호대상아동과 관련하여 정부는 가정 밖 보호아동을 위하여 아동의 가정 이탈을 최소화
하고 보호아동의 발생부터 사후관리까지 보호과정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며, 가정위
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생활시설 등의 일시보호 시설의 특성을 명확히 하고 제도 간 협업구조를 
마련하며, 해외입양인에 대한 사후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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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영역 추진과제

숔 권리주체 아동권리실현
① 각종 정책에서 아동권리가 실현되도록 정책시스템 마련

② 아동참여, 의견표명권 보장 등 생활 속에서 아동 권리 보장

숕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① 놀이 확대와 균형 있는 교육으로 즐거움 속에서 미래 역량 

개발

②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부터 아동 건강을 충실하게 보호

③ 폭력과 사고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

숖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① 공적 보호체계를 완비하고, 돌봄 확충으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이하 주요 내용)

‒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인프라 구축

‒ 입양 ․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 활성화

‒ 입양 사후서비스 및 실종아동 찾기 ․ 지원 확대

② 빈곤과 다양한 배경이 굴레가 되지 않도록 취약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숗 코로나19 대응 아동

정책 혁신

① 사회적 돌봄 제약 상황에서 가정의 아동양육 역량 강화

②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대응 가능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0.8.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의 추진과제]

(4)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2021.1.) 

정부는 2020년 10월 발생한 16개월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

건)에 대한 대응으로 2021년 1월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동 방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과 입양 제도 개선에 초

점을 맞추어 다섯 가지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먼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인력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신고접수 및 출동, 학대 판단 등의 단계에

서 협업을 강화하며, 과태료 등의 개정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적극적인 현상 조치

에 대해서는 대응인력이 민 ․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현장 대응의 이

행력을 강화하겠다는 과제를 설정하였다. 둘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아동보호전담

요원 ․ 학대예방경찰관을 확충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며, 아동학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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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공무원의 업무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시 ․ 도 및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한 현장 대응

인력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셋째,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 일시보호시설 등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인프라를 확충

하고, 시 ․ 도 및 중앙에서 대응 관련 점검을 강화하며, 아동 분리 이후 피해아동의 

심리 및 정서치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넷째,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제안서를 

마련하여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제출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을 확산하고,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

해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입양실무지침을 개정하

고 입양특례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입양절차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입양지원

을 활성화하겠다는 과제를 설정하였다. 

과제 내용

숔 초기 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

① 아동학대 초기 조사 ․ 대응의 전문성 강화 

② 현장대응인력의 역할정립 및 협업강화

③ 현장 대응 이행력 강화

숕 대응인력 확충 및 업무여건 개선

① 대응인력 확충 및 기능 강화

② 업무여건 개선 지원

③ 현장 대응인력 지원체계 강화

숖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①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인프라 확충

② 시 ․ 도 차원의 일시보호체계 강화

③ 분리 이후 피해아동의 심리 ․ 정서 치료 지원

숗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인식개선

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제안서 제출

②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법부 협력 강화

③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 확산 

④ 아동학대 조기 발견 강화

수 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지원 

활성화

① 입양실무지침 개정

② 입양특례법 개정 추진

자료: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 2021.1.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 과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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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절차 및 아동보호 전달체계 

(1)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절차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보

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았을 때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 

법에 따른 1차적인 보호조치는 ①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

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 지도를 수행하도록 하고, ②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

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 ․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상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③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에게 가정위탁하거나, ④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⑤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거나, ⑥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즉, 1차적으로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 및 연고자 등이 아동을 보호 ․ 양육할 수 있

도록 하고, 이것이 어려운 경우 시설이나 가정위탁을 통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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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2020.3.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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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와 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

해 심의하도록 되어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설치되며,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해 구성 ․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법률 제

17784호). 동 법이 시행되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친 사항으로 갈음된다.6) 

1.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친권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아동복지법｣ 제12조를 바탕으로 재작성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아동복지전담공

무원을 둘 수 있는데, 다만, ｢아동복지법｣의 2020년 4월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필수로 두어야 한다. 

6)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게 된 것은, 2019년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지
방자치단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미진하고 보건복지부의 지도 ․ 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동 위원회 소속으로 소위원회나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
정법률안｣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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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보호 관련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이 있으

며, 이러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자립을 지

원하는 자립지원시설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20 사회

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주거여건 등을 제공하는 생활시설과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로 나눌 수 있는데,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시

설은 생활시설로 분류된다. 

(단위: 개소)

유 형 시설 설명 시설 수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40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

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

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 ․ 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 ․ 치료하는 시설

12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① 일반그룹홈과 ②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나뉨)

578

①: 507

②: 71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시설

46

주: 1. 시설 수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2. 상기 표에 제시된 시설 외에 복지종합시설, 아동상담소, 아동보호전용시설, 개인양육시설 등

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례도 있음  
자료: ｢아동복지법｣ 및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2020 아동 공동생활가

정 현황｣을 바탕으로 재작성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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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아동양육시설은 240개가 있으며, 아동일시보호

시설은 13개, 아동보호치료시설은 12개가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일반그룹홈과 학대

피해아동쉼터로 나눌 수 있는데,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일반그룹홈은 507개, 학

대피해아동쉼터는 71개가 있다. 같은 시점 기준으로 자립지원시설은 46개가 있다. 

(3)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보호대상아동 유형에 따른 지원 사업별 위탁운영기관

을 단계적으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먼저 2019년 7월 드림

스타트사업지원단과 아동자립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입양원을 우선 통합하

여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하였으며, 이후 2020년 1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

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사업지원단이 통합되었다.7) 

기존 지원 체계 개편

구분 기관 역할 인력(명)

⇨

아동

권리

보장원

학대예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 통합)

아동학대예방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운영홍보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

25

아동보호

전달체계

지원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19.7. 통합)
드림스타트의 원활한 사업 수행 지원 12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년 1월 통합)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19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 통합)

가정위탁사업 연계체계 구축 ․ 연구,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 및 평가 등
11

요보호

아동

자립지원

아동자립지원단

(’19.7. 통합)

자립지원 표준 프로그램 운영 및 자립

지원 협력체계 구축
22

디딤씨앗사업지원단

(’20.1. 통합)

후원연계 및 경제교육 통해 아동의 경

제적 자립 제고
4

실종아동

보호

실종아동전문기관

(’19.7. 통합)

실종아동 등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실종아동 등의 가족지원 등
11

입양
중앙입양원

(’19.7. 통합)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등
38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 지원체계 개편 전 ․ 후]

7) 통합 전 위탁운영기관의 종류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보호로 분류할 수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아동 돌봄(지역아동센터), 취약아동 지원(드림스타트) 등으로 분류할 수 있
는 업무까지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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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은 기존의 사업 추진단의 통합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아동

정책수립과 아동정책영향평가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0조의2는 이러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에 대하여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

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1.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평가 지원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4.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5.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업무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

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

‒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

‒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 제공

8.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9.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업무

‒ 입양아동 ․ 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 ․ 연구

‒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10.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11.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12.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자료: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제22조, 제48조 등을 참고하여 재작성

[아동권리보장원의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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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대상아동 발굴 및 아동보호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정부는 2018년 3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있다. 동 시스템은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미실시, 장기결석 등의 정보가 연계된 것

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이 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기본적인 위기아동 발굴 절차는 

사회보장정보원이 연계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 아동을 발굴하여 분기별로 읍 ․ 면 ․ 동
에 명단과 정보를 보내면, 읍 ․ 면 ․ 동에서 가구 방문 등의 방법으로 아동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방식이다. 

사회보장정보원 기초지방자치단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위기아동 식별하여 읍 ․ 면 ․ 동에 전달

전달받은 위기아동을 가정 방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여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방자치단체 위기아동 발굴 절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아동에게 제공한 서비스 등의 정보는 제공한 서비

스 유형에 따라 별도의 업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되는데, 이러한 업무정보시스템

은 보호대상아동 유형에 따라 별도로 존재하며 시스템 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 분 위기아동 발굴 아동학대 가정위탁 입양 자립지원 취약계층아동

정보

시스템명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가정위탁통합

전산시스템

입양정보통합

관리시스템

자립지원

통합관리시스템

행복e음

시스템

관리주체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정보

학생 장기 결석 

현황(교육부), 

예방접종 정보 등 

APO

(학대예방경찰관)

업무관리시스템

(경찰청)*)

× × × ×

계획 ⇒ 2022년 7월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정

주: *) 2021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연계 완료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호대상아동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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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현재 아동학대 ․ 가정위탁 ․ 입양 ․ 자립지원 ․ 취약아동 등에 대한 정

보는 각각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타 보호대상아동 유형의 관리 

시스템과 연계되고 있는 시스템은 없다. 이로 인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

고 있는 보호조치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직접적인 파악이 안 되는 것을 의

미한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자료는 매번 연

말 기준 자료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취합 ․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보호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을 인정하

여 아동학대 대응, 가정위탁, 입양 등 8개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을 

2019년 7월 설립하였으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

업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동보호 관련 업무의 포괄성과 통합성이 확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정보가 업무 단위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나뉘어져 있어 보호대상아동 발생 전 예방조치 마련과 보호대

상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보호대상아동 복지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

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하여 2022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법률 제17784호). 이를 근거로 향

후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아동학대 관련 정보,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 등이 통합 관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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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시설이 보유한 정보

2.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3. 아동학대 관련 정보

4.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에 관한 정보

5.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

6. 다함께돌봄센터가 보유한 정보

7.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

8.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보유한 정보

9. 입양아동에 관한 정보

10.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11.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2.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13. 아동학대행위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자료: ｢아동복지법｣ 개정법 제15조의2(2020.12.29.개정, 2022.7.1. 시행)를 바탕으로 재작성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연계 예정 정보]

이와 별도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지방자치단체(2020년 9

월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와 경찰(신고전화 112)로 이원화 되어있어 정보 공유가 

어려웠으나 정부는 2020년 7월 마련한 ｢아동 ․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통해 보건

복지부가 관리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경찰청의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사

용하는 APO업무관리시스템을 연계한 자동 정보 공유 계획을 밝혔다. 이에 2021년 

1월 중 두 정보시스템의 통합이 완료되었다. 

다. 재정사업 추진 현황 

(1) 주요 사업 현황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사업은 정책 추진체계 관련 사업, 아동보호

시설 구축 관련 사업,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정책 추진체계 관련 사업은 2019년 7월에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을 지원하는 아동

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되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사업

(사례관리 전달체계 사업의 내내역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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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재정사업 

정책 추진체계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의 내역사업)

아동보호시설 구축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보호

대상

아동 

지원 

사업

보호대상아동 

유형별

아동학대 대응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정위탁 가정위탁지원 ․ 운영

입양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보호대상아동 일반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 재활지원사업,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아동발달지원계좌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호대상아동 관련 주요 재정사업 현황]

아동보호시설 구축과 관련해서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이 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의 신축 

및 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축 및 개축, 개보수는 면적 

당 단가가 산정되어 지원된다(2021년 기준 신축 ․ 개축은 3,612㎡ 당 132.5만원, 개

보수는 8,459㎡ 당 66.2만원이며, 국고보조율이 50%인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사업

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은 크게 2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아

동을 보호하는 그룹홈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사업

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학대피해

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이 있다. 설치비의 경우, 2020년 예산에는 4개소 신규 

설치비가 편성되었으나, 2021년 예산에는 10개소에 대한 설치비가 편성되어 있다. 

세부사업 주요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 아동복지시설 신축 ․ 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비용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및 신규 설치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아동보호시설 구축 관련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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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은 보호대상아동 유형별 지원 사업이 있고, 보

호대상아동을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그 외 사업들이 있다. 보호대상아동 유형별 지

원 사업은 아동학대 대응, 가정위탁, 입양 등과 관련된 사업들이다. 먼저,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이 있는데, 동 사업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규 설치와 기관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

는 사업이며 이 외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2021년 예산에 편성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비는 10개소에 대한 것이다. 

세부사업 주요 지원 내용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및 신규 설치 지원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가정위탁지원 ․ 운영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1인당 연 68,500원 이내)

‒ 입양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검사비 및 치료비)

입양아동 가족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만 17세 미만 국내 입양한 아동에게 월 15만원 지원

‒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지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월 62.7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월 55.1만원 지원,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한 진료 ․ 상담 ․ 재활 ․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입양알선비용 지원: 입양알선 기관에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 ․ 도 허가기관은 100만원 정액) 

‒ 입양철회비용 지원: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 보호에 

소요된 비용 지원(최소 15만원에서 최대 73만원까지 보호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출산(예정) 한부모에게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등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관련 유사 지

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입양단체 등 사후

관리지원
‒ 입양인 모국방문, 모국어연수, 자조모임지원 등 

주: 금액 등은 2021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호대상아동 유형별 지원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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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지원 ․ 운영 사업은 가정위탁 아동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나 정서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심리정서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은 입양 알선 등에 소요되는 입양비용을 지원하고, 입

양아동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급하며, 입양숙려기간에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아동의 

원가정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2019년까지는 만 

16세 미만 입양 아동에게만 적용되었으나 2020년부터 만 17세 미만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사업은 국내외 입양인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자조모임 및 모국방문 등을 지원하는 사업과 해외 사례조사 및 관계 부처 의견 수

렴, 입양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는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보호대상아동 일반 지원 사업 중에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 재활지원

사업이 있는데, 동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 중 문제행동이나 정서불안 등

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검사비를 지원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아동의 자

립 능력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

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9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2021년에는 약 8천명에 대한 자립수당 예산

이 편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디딤씨앗통장이라고 부르는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호대상아동 또는 생계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 등의 도움으로 매월 1천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적립하면, 정부가 

월 최대 5만원까지 1:1로 매칭해주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가입 대상은 18세 미만

이나 이후 만 24세까지는 정부 매칭 없이 본인이 지속적으로 저축이 가능하게 설계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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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주요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 ․ 재활지원 사업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심리치료 개입이 시급한 아동에게 심리검사 

및 치료 ․ 재활서비스 지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에게 종합심리검사 지원 및 

별도 선발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1년, 필요시 3년까지 

연장),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 ․ 보수 교육 제공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LH 매입 ․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아

동)에게 월 임대료(실비), 물품지원(1호당 50만원), 사례관리 및 사례

관리비*(월 20만원) 지원

* 사례관리비: 교육비, 자격취득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의료비 

등 긴급 수요 발생시 최대 60만원 이내에서 유동적으로 사용가능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지급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으로부터 만 18세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후 3년 이내 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 

받은 아동에게 월 30만원(최대 3년) 지급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보호대상아동과 중위소득 4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에 대하여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월 최소 1천원 최대 50만원까지 자유적립) 정부가 월 

최대 5만원까지 1:1 매칭지원 

* 본인 적립은 만 24세까지 지속적으로 저축가능 

주: 금액 등은 2021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호대상아동 일반 지원 사업 현황]

(2) 재정투입 현황 

보호대상아동 지원과 관련된 중앙정부 재정사업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경찰

청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의 복권기금, 법무부 소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재

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복권기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

업들의 실제 추진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재원을 모두 포괄하여 보

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 2021년 계획된 재정 투입액은 1,766억 5,100

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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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재원)

사업명　
2017 2018 2019

2020

(A)

2021

(B)

(B-A)

/A

연평균 

증가율

합 계 103,837 106,689 125,299 160,991 176,651 9.7 14.2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29,293 28,820 42,938 76,811 83,483 8.7 29.9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17,304 19,570 20,929 24,744 25,038 1.2 9.7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0 0 9,858 21,823 22,240 1.9 -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0 0 0 19,009 19,824 4.3 -

아동보호전담요원1) 0 0 0 3,867 7,244 87.3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1,012 1,021 3,218 3,028 3,164 4.5 33.0 

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 필요 

아동 지원2) 4,165 1,106 1,168 1,168 3,100 165.4 △7.1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3) 5,517 5,793 6,220 2,083 1,906 △8.5 △23.3 

가정위탁 지원 ․ 운영 1,241 1,285 1,500 1,044 940 △10.0 △6.7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4) 54 45 45 45 27 0.0 △40.0

(경찰청, 일반회계) 12,631 13,077 13,422 13,598 12,882 △5.3 0.5

아동청소년 보호 및 수사활동5) 12,631 13,077 13,422 13,598 12,882 △5.3 0.5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43,616 45,490 46,439 48,304 51,924 7.5 4.5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16,476 19,132 21,163 22,793 25,548 12.1 11.6 

입양아동 가족지원 19,382 18,800 17,860 18,042 19,360 7.3 0.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6,867 6,524 6,198 5,888 5,300 △10.0 △6.3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

지원사업
891 1,034 1,218 1,581 1,716 8.5 17.8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8,297 19,302 22,500 22,278 28,362 27.3 11.6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8,297 19,302 22,500 22,278 28,362 27.3 11.6 

주: 2017~2020년은 최종 추경 기준, 2021년은 본예산 기준 
1)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을 위한 

인건비와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교육비가 편성되어 있음 
2)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및 아동학대 예

방 관련 연구 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2020년부터 내내역사업 구분이 변경되어, 
2020년 이전 예산 규모는 2021년 내내역사업 구성항목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기입함) 

3) 2020년까지 사업명은 중앙입양원 및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사업임 
4)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며, 2021년부터 사업 내 대상 구분이 

없어져 사업 예산 감소비율(’20년 165백만원 → ’21년 100백만원)을 감안하여 적용함  
5) 2019년까지 ‘여성청소년 보호활동’이라는 사업명으로 추진되었으며, 아동보호와 관련된 아동

학대 근절활동 지원 외에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위기청소년 선도 등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호대상아동 관련 재정투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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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추진되는 사업들에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아

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이 있으며, 2021년 834억 8,300만원의 예산이 편

성되어 있다. 이는 전년 대비 8.7% 증가한 것이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29.9%로 나타나고 있다. 5년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는 것은 2019년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업과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사

업의 내역사업인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2019

년 하반기에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됨에 따라 2020년부터 관련 예산이 신규로 편

성되었기 때문이다. 일반회계로 추진되는 사업 중에는 보건복지부 사업 외에도 경

찰청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수사활동 사업이 있다. 동 사업은 아동보호와 관련된 

아동학대 근절활동 지원 외에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위기청소년 선도 등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1년에 전년 대비 5.3% 감소한 128억 8,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에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등이 있다. 2021년,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 복권기금에 519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전년 대비 재정 투입액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업은 요보호아동 그

룹홈 운영지원 사업으로 12.1% 증가한 255억 4,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다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된 재정 투입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4.5%로 일반회계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정 투입액의 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법무부 소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아동학대 피해자 보

호 및 지원 사업으로 2021년에 283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는 전년 대비 

27.3% 증가한 것이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편성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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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분석Ⅲ

1 아동보호 정책 추진체계 

가. 보호아동 대상 지원 사업 재원의 통합 검토 필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및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경우 재원조달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업수행부처(보건복지부)와 기금관리부처(법무부 및 기

획재정부)가 상이하여 현장의 상황을 시의성 있게 반영한 예산 편성이 어려우므로 정부

는 종합적인 재원 검토를 바탕으로 관련 재원을 사업수행부처 재원으로 통합하는 등 

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동보호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사업 중 일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

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은 ｢범죄피해자보호

기금법 시행령｣ 제5조8)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요보호아

동 그룹홈 지원 등의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추진되고 있다. 

8)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5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를 말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른 상담, 의료 제공,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및 보호시설
의 설치ㆍ운영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
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4.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5. 「법률구조법」 제21조의2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6.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관련된 조치

7.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8.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ㆍ연구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ㆍ훈련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이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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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 기준으로 전체 보호대상아동 지원 관련 재정사업 중 일반회계 소

요 예산의 비중은 54.6%이며, 복권기금은 29.4%,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16.1%를 

차지하고 있다. 

(단위: 백만원, %)

[사업 소관부처(기금소관부처), 재원] 사업명
2021

예산 비율

합 계 176,651 100.0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일반회계] 83,501 47.3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25,038 14.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22,240 12.6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19,824 11.2 

아동보호전담요원1) 7,244 4.1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3,164 1.8 

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 필요 아동 지원2) 3,100 1.8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3) 1,906 1.1 

가정위탁 지원 ․ 운영 940 0.5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4) 45 0.0 

[경찰청(경찰청), 일반회계] 12,882 7.3 

아동청소년 보호 및 수사활동 12,882 7.3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복권기금] 51,924 29.4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25,548 14.5 

입양아동 가족지원 19,360 11.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300 3.0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사업 1,716 1.0 

[보건복지부(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8,362 16.1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28,362 16.1 

주: 1)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을 위
한 인건비와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교육비가 편성되어 있음 

2)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관련 연구 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2020년부터 내내역사업 구분이 변경되어, 
2020년 이전 예산 규모는 2021년 내내역사업 구성항목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기입함) 

3) 2020년까지 사업명은 중앙입양원 및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사업임 
4)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는 사업임 

자료: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관련 재정투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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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의 경우 사업추진 부처와 기금관리 부

처가 상이하여 국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사와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회 예 ․ 결산 심의는 기금을 관리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실제 사업

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는 의견 제시만 가능하여 예 ․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실효성 

있는 심사가 어려우며, 일선 사업 수행 현장의 상황을 시의성 있게 반영한 예산 편

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추진되는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9) 동 사업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비와 신규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기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68개소이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1개 이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현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충분하다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그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비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보

호 및 지원 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어 한정된 기금 

규모 내에서 적절한 수준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구축이 어려울 수 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결산

2020

최종계획(A)

2021

당초계획(B)
(B-A)/A

연평균 

증가율

사업비(a)*) 84,349 88,060 95,643 101,210 105,329 4.1 5.7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b)
18,297 19,302 22,500 22,578 28,736 27.3 11.9

(b/a) (21.7) (21.9) (23.5) (22.3) (27.3) - -

주: *) 사업비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출에는 사업비 외에 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용, 예수이자 
상환 등이 있음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 및 사업비 지출 추이]

더욱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경우, 수입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벌

금수납액으로부터의 수입인데, 벌금수납액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재원의 안정

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2020년까지는 3년 평균 벌금수납액의 6%

9) 이와 관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아동학대 예방 관련 사업비의 일반회계 편성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예산결산
위원회도 2018년 결산에서 일반회계 편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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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 재원으로 하였으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개정(2020.10.20.)으로 

2021년부터는 5년 평균 벌금수납액의 8%를 주 재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수

납액 자체가 감소하고 있어 이러한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예산 증액 효과가 제한적

일 것으로 보인다.10)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6~’20

연평균 증가율

벌금예산액(a) 1,558,195 1,511,440 1,664,996 1,424,025 1,333,977 1,249,575 △3.2 

벌금수납액(b) 1,362,766 1,290,208 1,162,450 1,083,496 1,143,747 - △5.3 

수납률(b/a) 87.4 85.4 69.8 76.1 85.7 - -

실제 

벌금수납액으로

부터의 수입

94,856 80,110 80,110 82,440 82,440 106,054 △3.4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벌금예산액 및 수납액 현황]

한편, 복권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마찬가지로 

사업수행부처와 기금관리부처의 이원화에 따른 사업 추진의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

성이 있고, 이에 더하여 복권기금으로 아동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의 적절성 검토

가 필요해 보인다. 

복권기금의 적절성 검토는 아동보호 관련 사업이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복권기금에서 추진되는 아동보호 사업은 2013년까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추진되다가 2014년부터 복권기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상 기금의 지출 용도 중 복권기금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11), 복권기금은 복권판매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복권판매

10)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 벌금수납액으로부터의 수입은 2020년까지는 벌금예산의 6%에 물가상승률
을 감안하도록 계수 1.03을 곱해준 값으로 산정되었는데, 2021년에는 벌금예산의 8%를 적용하되 
계수 1.03의 제곱을 곱해준 것으로 산정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그간의 수입 부족분을 충
당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사안으로, 2022년 수입 예산 도출에 적용될 산식은 
추후 협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1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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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위해 의무

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을 복권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

이 있다.12)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도 복권수익금의 변

동성을 감안하여 동 기금은 일시적이고 긴급한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

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을 통해 

추진되는 아동학대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합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
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
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②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
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ㆍ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후략)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전략)

⑤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재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
로서 복권위원회가 의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략)

12) 이와 관련하여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예산결산위원회는 
2017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기획재정위원회는 2019년 예산 검토보고서에서 각각 복권기금을 
통한 아동보호 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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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도록 시정요구 하였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경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비 ․ 인건비 지원 등 간접지원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이전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제고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고, 복권기금으로 추진되는 보호대상

아동 지원 사업도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다. 정부도 2019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출혁신 2.0 추

진방안｣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 아동보호 관련 분산된 재원을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2021년까지 마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구분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2019년 

결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직접지원 사업비 비중 

확대 필요

∙ 간접지원 사업비는 매년 기관의 신규설치 및 인건비 상

승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

로, 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에서 현재와 같

이 간접지원 사업비의 비중이 큰 구조를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혜택이 주어지는 직접지원 

사업비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 법무부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 경상비에 대한 지

출 확대를 지양하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

어지는 치료비 ․ 생계비 등의 직접지원 사업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2018년 

결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고갈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주요수입인 일반회계전입금은 

증가하지 않고 있는 반면, 기금사업비는 증가함에 따라 

여유자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함

∙ 법무부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거나, 시설설치 ․ 관
리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등 기금고갈 방지대책

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2016년 

결산

아동학대 관련 사업 

안정적 운용 필요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은 사업 추진 부

처(보건복지부)와 재원 관리 부처(법무부, 기획재정부)가 

달라 사업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

∙ 보건복지부는 일반회계 ․ 기금 등의 재원을 확보하여 아

동학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용

하도록 노력할 것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및 복권기금 관련 주요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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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복권기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기금관리부

처와 사업수행부처가 분리되어 있어 관련 사업 간 유기적인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

을 수 있으며 재원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

라서 정부는 필요시 정책 수요에 맞게 아동보호 시설 ․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고 상

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사업들을 실제 수행하는 보건복

지부의 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와 예산 ․ 기금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는 재원의 통합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내 한정된 재원 하에서 정책 경쟁으로 인해 보호대상아동 지원 예산이 

사회적 수요와 달리 감소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13)

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 관련 사업과 교육부 ․ 여성가족부 관련 사업의 연계 필요

보호대상아동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동보호 사업과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의 관련 사업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

으나 실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내에

서 발생한 폭력, 아동학대, 부적응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고 있고, 여성가

1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고 장애아동 및 학대피해아동에 대하
여 우선적으로 배려 ․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71)이 
2021년 1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되었고, 보건복지위원회는 1월 11일 동 사안을 기
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구분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2016년 

결산

요보호아동 지원 사업 

안정적 운영 필요

∙ 복권기금의 소외 ․ 취약계층 지원은 복권의 사행성이라

는 부정적 이미지를 사회기여를 통해 희석시키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불안정한 재원인 복권판매 수익

으로 국가의 의무지출 성격의 사업인 요보호아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임

∙ 보건복지부는 요보호아동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각 연도 결산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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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부는 가출 ․ 자퇴 등의 사유로 학교 밖에서 보호사유가 발생한 청소년에 대한 지

원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건복지부 ․ 교육부 ․ 여성가족부의 지원 대상이 중첩되는 측면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은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교

육부가 관리 ․ 담당하는 유치원과 초 ․ 중 ․ 고등학교는 아동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유치원 및 학교 교직원은 아동보호의 필요성을 초기에 발

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유치원 및 

학교 교직원을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일부 학

교에 Wee클래스를 두고, 지역교육청에는 Wee센터를 마련하여 학교 부적응이나 정

서적 문제 등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에 따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 ․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

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며, 그중 하나로 청소년시설을 설치 ․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14) 이에 따라 여성가

족부의 관리 ․ 감독 하에 지방자치단체 단위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work)가 구축되어 위기 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일

시보호, 사례판정회의, 상담 및 보호 등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관리 ․ 감독하는 청소년시설은 ｢아동복지법｣이 정의하는 아동복

지시설 생활시설에 상응하는 시설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다.15) 

14) ｢청소년 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전략)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후략)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후략)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
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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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를 위한 아동복지시설에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

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이 있듯이, 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시설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센터 등이 있다. 

구 분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책 대상 

연령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

(제3조제1호)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복지시설

(생활시설)

‒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

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

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

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

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

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

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

정 ․ 학교 ․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
주거 ․ 학업 ․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

원을 받았는데도 가정 ․ 학교 ․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

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 ․ 정서 ․ 행동

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 ․ 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

형 시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

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

는 자가 상담 ․ 주거 ․ 학업 ․ 자립 등 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료: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바탕으로 재작성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정책대상 및 복지시설 비교]

15)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 복지시설을,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를, ｢청소
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활동시설을 정의하고 있다. 이 중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는 곳으로 아동복지법 상 아동
복지시설(생활시설)에 상응하는 시설은 청소년 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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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아동일시보호시설과 청소년쉼터는 단기 보호라는 측면에서 역할이 유사

하며, 아동자립지원시설과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아동 또는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한

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아동 또는 

청소년이 거주하도록 하면서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런데 이러한 보건복지부 ․ 교육부 ․ 여성가족부의 아동보호 관련 지원 체계는 

그 대상이 중첩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소관부처가 다르고 전달체계가 별도로 구성되

어 있어 보호대상아동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진입하는 창구에 따라 별도의 조치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절적 지원은 정부 지원에 대한 진

입창구에 따라 이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절차와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재원의 효

율적인 배분을 어렵게 한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 분절적인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보호대

상아동 보호체계와 학교 안, 그리고 학교 밖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체계를 수요

자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보건복지부와 교육

부, 여성가족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사업의 통합조정을 수행하

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과 청소년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모두 시설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으

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

다. 이러한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위기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을 강화하고, 국가가 

보호대상아동에게 연령 ․ 위기상황 등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파

악할 수 있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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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마련 필요 

(1)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 조사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역량 강화 필요 

2020년 4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사례별 보호계획 

수립 및 시행 체계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변동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0년 4월 ｢아동복지법｣ 개정 전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민간 영역에 있는 아

동보호전문기관 중심으로 구축되었으나 동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체계로 개편되었다. 이는 기존에 민간 영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하

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 조사 등의 업무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책무로 변경된 것을 가리킨다. 

이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아

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을 심의하던 것도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책무가 되었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설치하였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는 

없어지게 되었고, 대신 보건복지부 내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두어 지방자치

단체가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시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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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업무 기존 아동학대 대응체계 변경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협업)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 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피해아동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

회에서 심의

‒ 지방자치단체: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 필요 시 보건복지부 내 설치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사

례관리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실시 후 지방자치단체에 결과

보고

자료: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바탕으로 재작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전 ․ 후 아동학대 대응업무]

그런데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

해아동 지원 등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여 보호조치를 수행하였으나, 체계 변경 후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의학적 ․ 법률적 판단 등이 필요

한 경우에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 기존 체계상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설치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2019년 아동학대 심의 건수는 1,047건이었으며, 2020년 1~9월 다룬 심의 건수는 

572건이었다. 그런데 체계 변경 후 보건복지부 내 설치된 위원회는 2020년 말 기준

으로 3회(10~12월 각 1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다룬 심의 건도 7건(10월 2건, 11월 

3건, 12월 2건)에 그쳤다. 2021년 1월에는 회의가 2회 개최되었고 총 5건이 심의되

었다. 이는 현행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피해아동보호계획이 더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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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존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변경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 

2020년 9월 기준 68개*))

보건복지부 내 설치

구성

∙ 인원: 5명 이상 15명 이하

∙ 구성: 해당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및 관할 경찰서의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은 당연직,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포함

∙ 인원: 15인 이내

∙ 구성: 보건복지부 공무원(4급 이상), 아동권리

보장원 소속 직원,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분야의 전문의로서 

아동건강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아동복지학 ․ 사회복지학 ․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법경찰관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역할

아래 사항을 심의

-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절차

-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과 관련

하여 의학적 ․ 법률적 판단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주: *) 2020년 9월 기준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며, 서
울의 경우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7개 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
호전문기관에서 총괄하여 사례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었음 

자료: ｢아동복지법｣을 바탕으로 재작성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관련 변경 사항]

이와 같이 대응체계 개편 후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대응 관련 책무가 늘어

나고 있으므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국의 68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아동학대사례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던 것이 전국 1개로 통일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시의성 있는 자문을 구하기에 어려울 수 있고, 대부분의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동학대사

례전문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최소 권역별로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

가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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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

호대상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수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있

으나 그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이나 환류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과보

고가 형식적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역량 강화 없

이는 결과보고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아

동학대 대응체계를 도입한 만큼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효과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시의성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역량 강화 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신속한 충원 필요 

｢아동복지법｣(2020.4.7. 개정) 상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되어있으나 2021년 1월 4일 기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가 44.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 대응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

록 지역별 수요에 맞게 전담공무원을 신속히 충원할 필요가 있다.  

2020년 4월 개정된 ｢아동복지법｣(법률 제17206호)은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변경하고, 이

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합한 

총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2021년 1월 4일 기준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 

완료된 지방자치단체는 127곳으로, 그 비율이 5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2021년 1월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별 전담 자문 의료인, 법조인 등 자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구축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시의성 있는 자문을 통하여 아동학대 판단 및 
대응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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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소, 명) 

구 분 지방자치단체 수1)
배치 완료2) 2020년 연내 

미배치 지자체지자체 배치 인원

합 계 229 127 319 102

서울 25 25 61 0

부산 16 15 38 1

대구 8 6 21 2

인천 10 2 8 8

광주 5 2 7 3

대전 5 1 3 4

울산 5 4 12 1

세종 1 1 2 0

경기 31 8 39 23

강원 18 9 12 9

충북 11 9 15 2

충남 15 11 28 4

전북 14 7 14 7

전남 22 10 22 12

경북 23 7 15 16

경남 18 10 22 8

제주 2 0 0 2

주: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예정인 지방자치단체 수를 가리킴 
2) 2021년 1월 4일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0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현황]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등의 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대응 역

량 강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충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아

동학대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충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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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지역별 아동 수와 보호아동 또는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적

정 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 2021년 1월 4일 기준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

치된 127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만 18세 미만 아동

수를 비교해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평균 1만 5,028명

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소 1,392명에서 최대 7만 1,825명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17) 지역별 격차를 보여주는 예로, 부산 중구는 아동인구가 2,783

명인 상황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인이 배치된 반면, 아동인구가 7만 1,825명인 

서울 양천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1인 배치되었다. 또한, 경기 용인시의 경우 아

동인구가 19만 7,345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아동인구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4일 기준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았다. 

(단위: 명)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인원1) 

아동인구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아동인구3)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319 7,710,946 15,028 1,392 71,825 13,325

주: 1) 2021년 1월 4일 기준 
2) 2020년 12월 말 기준 
3) 시 ․ 군 ․ 구별로 계산한 값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0년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아동인구]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별 아동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게 되면, 지역별로 형평성 있는 대응이 어렵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동학대전

담공무원의 업무 과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아동인구와 학대 발

생건수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체계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17) 지방자치단체별 아동 수와 아동학대발생 수 추이는 다를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시 ․ 군 ․ 구별 
아동학대발생 건수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아동학대발생 수의 대리수치(proxy)로 아
동 수 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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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마련 필요 

｢아동복지법｣은 원칙적으로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나 2020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총 68개이며 

지역별 시설 및 인력배치 현황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적정 수준의 아

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재원마련 방안 등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

진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은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 치료, 

아동학대예방 교육 ․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동 법은 원칙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등을 고려

하여 복수의 시 ․ 군 ․ 구가 통합하여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총 68개로 법률이 기

본적으로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1개소 이상을 두도록 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당 관할지역은 평균 4개 시 ․ 군 ․ 구이며(최

다 6개), 기관 당 담당 아동인구는 지역별로 평균 5.4만명에서 18만명이다. 또한, 보

호대상아동 발생 수와 비교해도 기관 당 평균 19명에서 104명으로 차이가 나타나

고 있다. 

(단위: 개소, 개, 명) 

구 분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

지방자치

단체 수*)

기관 

1개소 당 

평균 관할 

구역

아동인구

기관 

1개소 당 

평균 담당 

아동인구

보호대상

아동 발생 

수

기관 

1개소 당 

보호대상아

동 발생 수

합 계 63 228 4 7,928,907 125,856 4,612 73 

서 울 9 25 3 1,277,981 141,998 859 95 

부 산 4 16 4 455,670 113,918 260 65 

대 구 3 8 3 366,094 122,031 209 70 

인 천 3 10 3 458,390 152,797 254 85 

광 주 2 5 3 250,112 125,056 184 92 

대 전 2 5 3 237,783 118,892 207 104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관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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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10월 8일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시행되어 그동

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

동 상담 ․ 조사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

장의 책무)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보호대상아동의 사례관리 및 상담 등의 서비스 질을 제고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여전히 동 법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 ․ 도 및 시 ․ 군 ․ 구 당 1개소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충분한 수준의 사례관리 및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별로 종사

하는 상담원 수와 아동학대 판단건수를 비교해본 결과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

다. 2019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상담원 1인 당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12.9건에서 80.5건까지 차이가 확인되었다. 

(단위: 개소, 개, 명) 

구 분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

지방자치

단체 수*)

기관 

1개소 당 

평균 관할 

구역

아동인구

기관 

1개소 당 

평균 담당 

아동인구

보호대상

아동 발생 

수

기관 

1개소 당 

보호대상아

동 발생 수

울 산 2 5 3 193,047 96,524 85 43 

세 종 1 1 1 80,513 80,513 19 19 

경 기 14 31 2 2,223,563 158,826 888 63 

강 원 4 18 5 217,388 54,347 237 59 

충 북 3 11 4 246,187 82,062 137 46 

충 남 4 15 4 341,552 85,388 155 39 

전 북 4 14 4 274,429 68,607 372 93 

전 남 4 22 6 270,670 67,668 223 56 

경 북 4 23 6 377,416 94,354 225 56 

경 남 3 18 6  540,294 180,098 226 75 

제 주 2 1 1 117,818 58,909 72 36 

주: 아동인구 및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는 2019년 말 기준,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는 2020년 기준 
*) 기초지방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 서귀포시를 가리킴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및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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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건) 

구 분 평균 최소 최대 표준편차

상담원 수 14.1 7 27 3.8

아동학대 판단건수 477 143 1,690 271.7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 판단건수
33.3 12.9 80.5 14.7

주: 2019년 기준이며, 2019년 신규 설치된 5개소를 제외한 63개 현황을 바탕으로 계산함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역아동학대전문기관별 아동학대 판단건수 및 상담원 현황]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그 종사자 수가 업무량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18)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별 시설 및 인력배치 현황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

으므로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아동보호전

문기관 및 그 종사자 수를 산출하고 적정 수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노력할 필

요가 있다. 단, 인프라 구축은 단기간에 완료될 수 없으며 인프라의 양적 확충과 더

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의 수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초기에는 응급사례나 고

위험사례에 대한 사례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단계적으로 부족했던 인프라를 확충하

면서 상담원 교육 등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서비스 대상을 

넓히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재학대 발생 예방 및 대응조치의 효과성 제고 필요 

(1) 즉각 분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프라 구축 필요 

즉각 분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이 등교 등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의 적정 수준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0년 7월 발표한 ｢아동 ․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에서 아동학대 발견

율을 2018년 2.98‰에서 2022년 5.00‰로 높이고, 재학대율을 2018년 10.3%에서 

2022년 8.3%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19) 그런데, 2019년 기준으로 아동학

18) 국회도 2019예산안 심사시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9) 아동학대 발견율은 아동인구 1천 명 당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건수를 가리키며, 재학대율은 
당해연도 학대 건수 대비 최근 5년간 학대사례 중 당해연도에 다시 발생한 사례 건수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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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발견율은 3.81‰로 2018년의 2.98‰보다 높아져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으나, 

2019년 재학대율은 11.4%로 2018년 10.3%보다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학대율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복지부는 두 번 이상 아동학대가 신

고될 경우 즉시 분리 보호하고,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분리 보호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

하겠다는 방침을 2020년 11월에 발표하였다. 이에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지

방자치단체가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일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하여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법률 제17784호). 

그런데 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의 설치 현황이 지역별로 차이

가 있어 적절한 시설이 없는 경우 학대피해아동이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분

리 보호될 가능성이 있다. 2019년 말 기준 최대 6개월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시

보호시설은 전국 17개 시 ․ 도 중 7개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고, 그 수도 서울을 제외

하고는 1~2개 시설에 불과하다. 학대피해아동이 기본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보호받

을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 설치되지 않은 광역시 ․ 도는 없으나 지역별 

시설 수가 많지 않아 보호를 받으면서 학업 및 교우관계 유지 등이 어렵다는 지적

이 있다. 

(단위: 개소, 명) 

구분
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 수 정원 시설 수 정원

계 13 687 71 477

서 울 5 387 4 28

부 산 1 10 4 28

대 구 1 30 2 10

인 천 1 50 2 14

광 주 1 50 2 14

대 전 0 0 4 28

울 산 0 0 2 14

세 종 0 0 1 5

[아동 일시보호시설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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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 관련 역량 

강화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충원도 더딘 상황에서 

즉각 분리제도까지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즉각 분리제도 추진이 현실적으로 가

능한지 우려를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즉각 분리제도

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동이 거주 지역 내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

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1년 1월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추가 확충하고 일시보호

시설도 시 ․ 도별로 최소 1개 이상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필요한 적정 수준의 인프라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

역별 아동 수를 고려했을 때, 신규 시설의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양육

시설 등을 활용하여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감소

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일시보호시설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 구축을 위하여 재원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아동복지

시설의 설치는 보건복지부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시설

의 운영 사무는 2005년부터 지방사무로 이양되어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그 

(단위: 개소, 명) 

구분
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 수 정원 시설 수 정원

경 기 2 110 12 82

강 원 2 50 5 31

충 북 0 0 7 49

충 남 0 0 4 28

전 북 0 0 3 21

전 남 0 0 8 52

경 북 0 0 6 40

경 남 0 0 3 21

제 주 0 0 2 12

주: 2019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2020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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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일시보호시설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의 

추가 구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도 감안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고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마

련하여 체계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부모에 의한 학대 건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방안 마련 필요 

부모에 의한 학대 및 재학대 건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

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양부모 ․ 계부모 포함)가 학대행위자

인 경우가 약 7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타

인이나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 건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부모가 

학대행위자인 경우의 비중이 더 높다. 

(단위: 건,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합 계(A) 11,715 18,700 22,367 24,604 30,045 26.5 

부모(B) 9,348 15,048 17,177 18,919 22,700 24.8 

(B/A) (79.8) (80.5) (76.8) (76.9) (75.6) -

친인척 562 795 1,067 1,114 1,332 24.1 

대리양육자 1,431 2,173 3,343 3,906 4,986 36.6 

타인 187 201 294 360 663 37.2 

기타 187 483 486 305 364 18.1 

자료: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및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학대행위자 현황]

더욱이 재학대 사례를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는 전체 재학

대 사례의 94.5%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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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 
재학대 사례

합계(A)

　 　 　 　 　 　

부모(B) (B/A) 친인척 대리양육자 타인 기타

3,431 3,244 (94.5) 100 72 - 15

자료: 보건복지부,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2019년 재학대 학대행위자 현황]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과 치료 등을 통해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동복지법｣이 제4조제3항에서 아동의 원가족 보호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20) 동 법은 원가족 보호 원칙에 따라 아동을 보호조치 할 때 보호대상아

동이나 그 보호자에 대하여 상담 ․ 지도를 수행하고, 보호자나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

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 ․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2019년 기준으로 재학대행위자가 부모인 사건 중 원가정보호 조치가 취

해진 사건의 비중은 70.3%이며, 분리보호 후 가정에 복귀한 사건의 비중도 5.5%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부모로부터 재학대를 당해도 사건의 75.8%는 피해아동이 원가

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단위: 건, %) 

아동

재학대행위자
합계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시설 등)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
기타 사망

부모 3,244 2,280 762 178 18 6 

(비중) (100.0) (70.3) (23.5) (5.5) (0.6) (0.2)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보호조치 결과]

20)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전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
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
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
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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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감사원의 2019년 감사보고서21)에 따르면, 2017년에 발생한 부모에 의

한 아동학대 사건 17,177건 중 모니터링 대상은 12,174건(나머지는 고소 ․ 고발 또는 

아동과 분리)이었는데, 이 중 교육, 치료 등을 받은 사건은 1,113건에 불과했다. 이

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학대행위자가 상담 ․ 치료 등에 성실

하지 않는 등 아동학대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상 임시조치22)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2019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살펴

보면, 여전히 부모 아동학대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담 및 치료 실적 관리에 있어 피해아동, 피해아

동 가족, 학대행위자 등 세 가지로만 관리하고 있어 부모가 학대행위자인 경우 교

육과 치료 등을 적절히 받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정부는 아동학대의 상당수가 부모에 의한 학대이며, 재학대 발생에 대해서는 

부모에 의한 사건이 전체 사건의 90%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모 학대행위자

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필요시 부모 

학대행위자와의 적절한 분리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학대행위자 

부모에 대한 교육 및 치료 제공을 체계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행

위자와 피해아동의 가족이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지원

21) 감사원, ｢감사보고서 –보호대상아동 지원 실태–｣, 2019.11.

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

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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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

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위주의 대안 마련보다는 실제 아동학대행위자인 가족, 가족 

외의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등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대상별로 적합한 교육 및 

치료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재학대 방지를 위해 사회 전체가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 

재학대 방지를 위하여 처벌위주의 대응만 도입하기보다는 사회 전체가 문제해결

에 초점을 둔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은 중독이나 정신건강, 가정폭력 등 처벌만으로는 해

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루는 문제해결법원(Problem-solving Courts) 또는 치료법원

(Treatment Courts)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원은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의 범죄에 대

하여 판사, 검사, 변호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의사 등 관련 전문가가 팀을 구성

하여 범행 가해자에게 범행을 발생시키는 행동이나 습관을 고치기 위한 처방을 내

리고, 사법부의 감독 하에 치료 및 훈련을 수행하도록 한다. 가해자가 이를 잘 준수

하면 처벌이 면제되고 준수하지 못할 경우 형사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처벌이 내

려지게 된다. 미국의 경우 약물중독법원, 정신건강법원, 가정폭력법원 등의 문제해

결법원이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법원은 처벌의 강화 또는 반복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

다는 인식에서 출발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 ｢아동복지법｣ 개정

(2020.12.29.개정, 2021.6.30.시행)을 통해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지원에 응하지 않는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신설하였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1.26.

개정, 2021.1.27.시행)을 개정하여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

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 처벌에 대한 강화 위주로 대응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처벌에 대한 강화는 신고 및 기소처리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으며, 처벌만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는 상황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학대행위자별로 적절한 치료 및 훈

련을 제공하는 등 가정 내 아동학대라는 문제발생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

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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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모색 필요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범죄 발생 

전 초기 개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의 날(매년 11월 19일)을 지정하

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

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등에 편성한 예산은 8억 9,8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이다.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사업명 주요 내용 2020 2021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 필요 아동 

지원)

‒ 아동인권증진 국민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및 배포(아동학대 예방주간 포함) 

‒ 아동인권증진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

발 ․ 운영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 아동학대 예방 등 관련 연구

898 898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관련 재정사업 현황]

그런데 아동학대 건은 2010년 5,657건에서 2019년 3만 4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0년에는 천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6월), 16개월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10월) 등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대

국민 홍보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다. 교육과 홍보 등의 정책수단은 아동학대 행위를 교정하는 직접 유인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처벌 강화, 인식개선 확산, 조기 발견 강화 등

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범죄로 다루고 가중

처벌하는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양형위원회에 제출하고, 가정 내 체벌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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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개선과 학대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며, 신고의무자와 지역 내 신고망을 

활성화하고,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

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와 위기아동 발굴의 활성화가 효과적인 예방으로 이어지

기 위해서는 신고접수 및 위기아동 발굴 과정에서 대응인력이 사례에 적절히 개입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창녕 아동학대 사건

은 e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으로 발굴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

게 대응하지 못한 사례이며,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사건

이 현장종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고접수 및 발굴 이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아동학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초기 단

계에서부터 사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아동

학대 대응 체계상 신고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경찰이 

협조하여 현장 대응하도록 되어있고, 조사에서 학대피해아동으로 판단한 경우에 대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별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며, 피해아동보호계획을 

바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

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으나 학대피해아동으로 판단되지 않

는 사례에 대해서는 대응에 대해 체계화된 바가 없어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로 인해 학대 의심 초기에 사례에 개입하여 더 심각한 아동

학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례의 특성에 따라 대응의 방식을 달

리하는 등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의심 초기 단계에서도 국가가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대다수의 

주23)가 아동학대에 대한 차등적 대응체계(differential response 또는 alternative re-

sponse)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2가지 트랙으로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따라 조사 및 조치 등의 

대응을 하되(조사 대응, investigation response),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요평가

23) 2019년 기준으로 23개 주가 차등적 대응체계를 포함하는 주법 또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자료: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Children’s Bureau), 2020, Differential Response: A 
Primer for Child Welfare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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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s assessment)를 통해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안적 대응, alternative response).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학대가 의심되

는 초기에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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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의 체계화 필요 

아동복지시설에 따라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여부 및 자립지원 평가 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정부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

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보호 중인 1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퇴소아동의 자립률은 

일부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만 파악할 수 있으며, 파악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살펴

보면 아동복지시설 유형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기준,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퇴소 연령 도달 또는 연장보호 종료) 대

비 취업아동 비율은 43.6%인 반면, 공동생활가정은 그 비율이 27.0%로 나타나는 

등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외에 아동보호치료시설과 가정위탁의 경우 

자립률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아동복지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의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

고, 보건복지부는 매년 자립지원전담요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동

복지시설 내 자립지원은 3년마다 한 번씩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24)에서 관련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 

24) 복지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별도의 평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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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자립전담요원 

배치 규정

시설 규모 10명 이상 8명 미만 10명 이상 30명 이상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

(100명 초과 

시 1명 추가)

필요인원 1명 1명

자립전담요원 배치 현황 231명 0명 11명 1명

시설 평가 시 자립관련 

지표 유무
○ ○ × ○

시설 수 240개 507개 12개 13개

주: 1. 공동생활가정은 아동학대피해쉼터를 제외한 일반그룹홈을 가리키며, 시설 기준 규모가 8인 
미만인 곳을 공동생활가정이라 지칭함

2.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1>에 의거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 15세 아동 100명 초과시마다 
1명을 두도록 되어있음.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을 단기 ․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생활보호시
설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제외함 

3.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자립전담요원 배치 기준이 없고, 평가 대상도 아니나 일시보호시설이라
는 점을 고려하여 본 표에서는 제외함 

자료: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
지시설 평가지표｣ 및 ｢2020년 아동공동생활가정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아동복지시설 유형별 자립전담요원 배치 규정 및 자립관련 평가 유무]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자립지원전담요원의 배치와 자립 평가 적용 

여부가 상이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이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은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명확히 규정된 배치 기준이 없어 

실제 2020년 12말 기준으로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된 곳은 없었다. 또한, 아동보

호치료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는 10명 이상 시설은 자립지원

전담요원을 1명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는 자립 관련 평가 

지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2,645명이며 이 중 

785명이 고등학교 재학 이상이었고, 만 18세 도달 및 연장보호 종료로 인해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17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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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시설 및 

보호아동 

현황

시설 수 240개 507개 12개 13개

보호아동 수 10,585명 2,645명 469명 218명

보호종료아동 수 992명 172명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주: 2019년 12월 31일 기준
*)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자립지원시설의 보호종료아동 수를 알 수 없는 것은 자립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자료: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20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2020 공동생활가정 현황｣,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아동복지시설 유형별 시설 및 보호아동 현황]

이를 감안하면 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시설에 따라 자립지원 여부가 달라질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

가 고려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는 지역자립지원전담기관을 활용하여 시설 내에

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전담기관이 이를 담당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지역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곳으로,25) 보건복지부 ․ 아
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20 자립지원 업무매뉴얼｣에는 그 역할이 명시되어 있으

나 실제 그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지역별 설치 현황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지역자립지원전담기관

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8곳이며, 9개 

지역에는 전담기관이 없다. 

향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자립지원전담기관을 활성화하여 자립전담

요원이 없거나 지원이 부족한 시설의 아동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자립지원전담기관에 보다 명확

한 역할을 부여하고 그 성과를 관리함으로써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체계적인 지원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25)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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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필요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주거지원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사업이 

분절적으로 수행되어 정부 지원의 종합적인 효과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관련 사업 간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은 만 18세에 도달하면 시설에서 퇴소하여

야 하며 이후에는 자력으로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이에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 ․ 생활 ․ 교육 ․ 취업 ․ 자산형성 및 관리 등의 지원을 하도록 명시

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 지원 사업 간 연계가 미흡하여 실제 대상 아동이 어느 지

원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호종료아동26)의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

는 자립정착금이 있고, 2019년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업과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사업이 있다.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 1회 지급되는 지원

금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소 5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27) 보건복지부의 보

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보호가 종료된 지 3년 이내인 아동(2017년 5월 이후 보호종

료)에게 최대 3년간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보호종료아동 주

거지원 통합서비스는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LH 매입 ․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와 주거 분야의 전문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6) 여기서 지칭하는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어 보호종료된 아동이거나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만을 가리키고, 원가정 복귀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제외된다. 

27)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만 1인당 8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예외: 부산광역시는 장애 아동에 대해서
는 1인당 700만원 지급).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1월, 경기도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을 
1천만원으로 인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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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주요사업(소관)

주거
자립정착금(지방자치단체)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보건복지부)

생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보건복지부)

취업 취업성공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자산형성 아동발달지원계좌계좌(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권)｣ 및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요 자립지원 사업]

이 외에 보호종료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보호종료아동이 자

립을 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발달지원계좌(일반적

으로 ‘디딤씨앗통장’이라고 부름)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가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한 저소득층 아동에게 사회진출 시 학자금

․ 취업 ․ 창업 ․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마련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아동

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으로 월 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정부가 1:1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 및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진단, 직업

훈련, 취업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로, 2021년부터

는 국민취업제도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사업 간 지원 정

보를 알 수 없어 실제 보호종료아동에게 어떤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파

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단일 부처 내 사업 간에도 연계가 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2019년 12월 기준 

5,230명에게 지급되었고, 2020년 9월 기준으로는 7,202명에게 지급되었으나, 동 수

당을 지급받은 아동 중 아동발달지원계좌 만기 수령자 정보는 시스템 호환이 되지 

않아 알 수 없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을 주요 정책 대상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모두 청년에 포함되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 비율, 취업 성공률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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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19 수급자 2020 수급자

아동발달지원계좌 만기해지 2,490명 (상반기) 만기해지 1,358명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5,230명 7,202명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202명 351명 

주: 1.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전체 만기해지자 중 보호종료아동 만기해지자를 명시
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 서비스 2019년 수급자는 연말기준, 

2020년 수급자는 2020년 9월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요 자립지원 사업 추진 현황]

이와 같이 사업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면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충분한지, 자립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현행과 같은 사업 추진 체계는 정책 수요자인 보호종료아동 간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의 차이와 사업 참여 신청 여부에 따라 지원 받는 수준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더욱이 ｢아동복지법｣에서도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립은 주거 ․ 생활 ․ 교육 ․
취업 ․ 자산형성 및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 걸쳐있는 이슈라는 점을 감안할 때28), 

현행과 같은 분절적 지원 체계가 바람직한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등과 같이 현금급여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

다 장기적으로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직업훈련 등을 동시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수당 사업은 수당 수급을 위하여 

110분짜리 온라인 자립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이 중 ․ 장기적인 자립 

역량을 기르는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28)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67

미국의 경우 1999년 ｢자립지원법(Foster Care Independence Act of 1999)｣의 

‘존 체이피 가정위탁 보호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John H. Cha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 조항에 따라 보호 및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

고 있다. 동 법은 16~18세의 보호대상아동과, 18~21세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고용, 자산관리, 주거, 정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주정부에게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그 성과를 연방정부가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1년에는 ｢건강

가정 진흥을 위한 개정법(The Promoting Safe and Stable Family Amendments of 

2001｣을 통해 존 체이피 가정위탁 보호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등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서로 다른 부

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각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

제 보호종료아동이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축적하여 맞

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 시설 보호아동의 퇴소 연령 조정 필요

시설 보호아동은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하여 성인 연령인 19세 이전에 자립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시설 보호아동의 퇴소연령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6조29)에 따라 18세가 되면 보

29)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

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
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중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
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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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설에서 퇴소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업능

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 ․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를 연장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퇴소 연령에 도달하였거나 연장보호가 종료하여 보호시설에서 퇴

소한 아동은 2,587명이다. 과거 3년간 퇴소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퇴소 연령 도달에 

따른 퇴소와 연장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매년 약 2,600명대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퇴소 연령에 도달하여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약 50%가 넘는다. 

(단위: 명, %) 

연도 합계 퇴소 연령 도달 연장보호 종료

2019 2,587 1,312 1,275 

(100.0) (50.7) (49.3)

2018 2,606 1,558 1,048 

2017 2,593 1,446 1,147 

주: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 중에는 퇴소 연령에 도달하지 않고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도 포함
되나 여기서는 퇴소 연령에 도달하거나 연장보호가 종료되어 퇴소한 아동만을 제시함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현황]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 상 성인은 19세부터로 명시되어 있어 18세에 도달한 퇴

소 아동은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미성년자에 해당된다. 보호시설에서는 퇴소해야 

하지만 여전히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다. 예를 들어, 19세가 되지 않은 보호종료아동은 혼자서는 휴대폰 개통이나 인터넷 

가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30)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경제활동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

면, 청년의 졸업(중퇴) 후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고졸 이하는 14.8개월, 

대졸 이상은 7.2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보호대상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해도 바로 경제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30)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9세가 되기 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휴대폰 개통
을 위한 명의 도용에 대한 문제제기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출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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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월)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
고졸이하 대졸이상

10.0 14.8 7.2

주: 15~29세 청년층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취업경험이 있는 4,0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자료: 통계청, 2020년 5월 경제활동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청년 첫 취업 소요기간]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연령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보호

기간의 무분별한 연장은 오히려 아동의 자립을 저해할 수 있으나, 최소한 성년이 

되기까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31) 

31)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19세 미만 아동 중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아동이 연
장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 조치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며, 관련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의안번호: 2104112)이 
2020년 9월 국회에 접수되어 2021년 2월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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